
현대자동차 납품단가 부당인하 조사
공정위, 강제 후려치기 인하 여부가 초점 … 플래스틱 가공기업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현대ㆍ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기업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플래스틱을 비롯해 자동차용 화학제품 납품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들이 6월7일 양재동 현대ㆍ기아자동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

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관련서류를 확보했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매년 2차례씩 2000여개 협력기업과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5월에도

상반기 협상을 마쳤다.

하지만, 하도급기업들은 협상은 형식적이며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원사업자의 사

업상 지위를 이용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ㆍ기아자동차 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기

업과의 협의를 통하며, 강제로 후려치는 식으로 단가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현대자동차가 소형 <클릭>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

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했으나 현대자동차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고법은 2011년 5월 현대자동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

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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